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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national project conflict. Unlike the previous research focusing on the verification of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this study builds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covers the entire process of conflict resolution
process. The activities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were analytically reviewed. It is found that the success of the conflict resolution process is due to the 
neutral nomination and operation of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prompt agreement of the deliberation
process, citizens' representatives in the process and their sincere deliberation, cooperation among stake-
holders, and balance of the final results. However, the study suggests that the lack of social consensus 
on agenda-setting, lack of autonomy of the committee, and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stakeholders 
could have been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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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공공갈등은 공익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

정에서 정부와 국민 또는 정부 상호 간에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Presidential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공

공갈등은 일반적으로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수가 

많고, 갈등 이슈도 복잡하게 얽혀있어 일단 갈등이 발

생하면 관련된 이해당사자 모두를 만족시킬 대안을 도

출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특성을 지닌다(Cho, 2012; Cho & Park, 2015; 

Sim, et. al., 2015).

공공갈등의 이러한 특성은 국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갈등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국책사업갈등은 사업

을 추진하려는 중앙정부와 국책사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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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국책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그 필요성과 정당

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국책사업의 대상이 되는 특정 

지역 또는 계층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입장을 견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책사업은 기본적으로 국민

의 보편적 편익 실현에 이바지하는 공공재를 제공하기 

위해 중앙정부(또는 중앙공공기관)가 시행하는 사업이

므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국민 전체의 관점이 중요

하다. 따라서 국책사업갈등은 중앙정부와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과 갈등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

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의 대립과 갈등도 내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책사업갈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

회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들의 참여가 수반될 개연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국책사업갈등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갈등해결

에 있어 2가지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는 국책사업

갈등의 기본 축인 사업주체와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 경우 사업주체와 핵

심 이해당사자 간에 형성된 대립과 갈등을 협상이나 조

정 등 대안적 갈등해결방법(ADR, A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해당 국책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통해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내는 방법인 합의형

성 접근(Consensus Building Approach)도 사용될 수 

있다(Susskind, 1999). 둘째로, 국책사업이 사회 전체

적 수준의 대립과 갈등도 내포한다는 측면에서, 직접적

인 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형 갈등

해결프로세스가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 공론화 

프로세스로 알려진 과정이 작동되는데, 일반 시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숙의(deliberation) 과정을 거쳐 사회

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Yang & Kim, 2009).

한국사회는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 시민사회가 급

속히 성장함에 따라 정책결정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관료들의 정책수립 독점

권이 파괴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1995년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되면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 욕

구는 한층 증대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책사업 갈등의 

구조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Nah & Park, 2004). 즉, 시민사회의 성장과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강화는 국책사업 갈등이 사업의 직접적

인 대상이 되는 이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대

표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주요 참여자로 등장하

는 복합적 구조를 가지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족시키기 위한 갈등해결의 노력 또한 중

요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부응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이해당사자 중심의 협상이나 조정 또

는 합의형성적 접근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사례와 활동

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제도나 

기구의 설립을 주장해 왔다(Kim, et. al., 2005; Hong 

& Lee, 2009; Jeong, 2012; Yoon & Joo, 2014).

한편,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에 근거하여 국

책사업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다양한 차원에서 

시도되어 왔는데,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2017년 전사회

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신고리5⋅6호기공론화

위원회의 활동이라 할 것이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

는 한국 최초로 대통령의 주문에 의한 범정부 차원의 

첫 공론화 시도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는 사례이다.

본 연구는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에 근거한 

갈등해결 노력의 하나로 기획된 신고리5⋅6호기 공론

화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평가하고, 숙의적 시민참여를 

실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의 성과와 한계

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 연구들이 숙의민주주

의의 기본 조건인 참여와 숙의의 충족여부에 초점을 맞

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의제선정 단계부터 결과도

출 단계까지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전 과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5⋅6

호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했다. 이를 통해 

한국사회 국책사업갈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를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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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1. 국책사업갈등의 특성과 발생 원인

국책사업은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행정이나 언

론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도로, 철도, 항만, 발전시설 

및 정보통신 등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재원을 조달하여 

시행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라 할 수 있다(Kim, 

et. al., 2005).1) 국책사업은 통상 사업규모에 있어서 

대규모이며, 국가⋅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회⋅환경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지니

고 있다. 이 때문에 국책사업은 사업구상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여러 단계의 절차와 다양한 

사업주체 및 이해당사자들이 관련되는데, 그만큼 사회

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국책사업갈등이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국책사업이 갖고 있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원인과 특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책사업갈

등의 근본 원인으로 국책사업에 따른 내⋅외부 경제효

과에 대한 이해당사자 간의 불균형, 또는 비선호시설의 

설치나 지역개발사업 등 사업집행으로 말미암아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공평으로 인한 이해

충돌을 들 수 있다(Park, 2005). 국책사업과 관련된 환

경이나 사회변화는 다시 복원되거나 회복될 수 없는 변

화를 초래하여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때때로 지역적 

한정성과 고착성으로 인해 일부 이해당사자에게 현저

한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에 갈등해결

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도출하기란 쉽지 않다. 그 결과 

갈등은 격렬해지고, 장기화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둘째, 국책사업갈등의 발생 원인으로 개발과 보존에 

대해 정부와 시민⋅환경단체들이 인식하는 가치의 차

이를 들 수 있다. 1990년대부터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개발과 환경보존 간의 입장차이가 주

요한 갈등이슈로 대두되어 왔다. 이러한 현상은 2000

년대로 들어서면서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동강댐 건

설,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공사, 새만금간척사업, 부안 

핵폐기장 입지선정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국책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나 악화 또는 사회적 악영

향 등은 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지불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시민단체나 종교계는 국책사업의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강조하는 반면, 사업추진 주체인 정

부는 외부 편익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Sim, 2012). 개

발과 보존에 대한 이러한 인식 차이는 쉽게 해소되기 어

렵다는 특성을 지니는바,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특

정 국책사업을 강행한다면 갈등은 해결책이 없는 교착

상태를 야기하여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셋째, 정책수립 절차상의 문제로서, 대부분의 국책

사업이 기본계획수립과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검증 

등 일련의 조치가 사업시행부처나 전문가에 의해 진행

되기 때문에 계획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는 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개의 경우 지역주민이나 일반 시민

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이나 보상, 공사 등과 같은 사

업시행단계에서 사업추진을 알게 되면서 갈등이 발생

하고 증폭된다(Jeong, 2011). 심지어는 국책사업이 경

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합의와 관계없이 정치적 상황논

리에 따라 대통령 선거 시 후보들에 의해 발표되고, 사

업을 공약한 후보가 당선되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

되면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해

당 국책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당사자 및 일반 시민

들의 문제제기로 이어지게 되고, 갈등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집약되어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게 된다.

또한 국책사업갈등은 이슈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불

확실한 경우가 많으며, 특정한 이해당사자는 물론 불특

정 다수인도 갈등 당사자로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당사

자의 가변성 또한 크다는 특성이 있다(Kim, 2012). 그 

결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복합적이어야 하

1) 국책사업에 대한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률이나 명령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경주시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영덕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2006) 등 일부 지방조례

에서 국책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데, 해당 조례에서는 국책사업을 사회간접자본시설, 첨단산업단지와 연구시설, 국가가 설치하는 

각종 시설, 기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국가적인 사업과 산업단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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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안에 따라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의 

참여와 숙고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

해야 하는 경우도 상존한다. 

2. 국책사업 갈등 해결의 두 가지 기제

국책사업갈등은 기본적으로 사업의 추진주체인 중

앙정부와 국책사업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을 기본 축으로 하지만 국책사업이 사회구성

원 전체가 필요로 하는 용역 및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이해당사자 간의 갈

등을 넘어 일반 시민과의 갈등도 내포하는 중층적 구조

를 갖는 특성을 지닌다(Ko, 2012). 이러한 국책사업갈

등의 중층적 구조는 갈등해결 기제에 있어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중앙정부

와 사업의 대상이 되는 이해당사자 그리고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시민사회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갈등해결의 기제가 달라지게 된다.

첫째, 국책사업갈등은 핵심 이해당사자에 초점을 맞

추어 협상이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갈등관계

에 놓여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마주하여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추구적인 상호작용 과정인 협상

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라 할 수 있다

(Lax & Sebenius, 1986). 국책사업의 경우는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사업의 대상이 되는 핵심 이해당

사자 간에 직접 협상을 통해 쟁점해소를 시도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중립적 제3자

가 개입하는 ‘조력된 협상(Assisted Negotiation)’인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Moore, 2003). 그

러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치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해당사자 또한 다수인 국책사업의 경우 이익

의 교환이나 보상 등을 매개로 한 협상이나 조정은 효과

적인 갈등해결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있어 일정한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Jeong, 2007). 

둘째, 국책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의 다양성을 고려

하여 이들의 폭넓은 지지와 동의를 추구하는 방법인 합의

형성 접근을 활용해 국책사업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합

의형성은 만장일치의 동의(unanimous agreement)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관련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

을 충족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어떤 사안에 대해 만장

일치를 이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따라

서 만장일치를 추구하되 모든 이해당사자의 이익을 최

대한 만족시키는 압도적인 동의를 찾는 것으로 합의형

성을 이해하기도 한다(Mckearnan & Fairman, 1999). 

이러한 측면에서 합의형성 접근이란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관계 교환이나 협상의 차원을 넘어, 참여의 

확대와 숙의의 확장을 통해 상생의 대안을 찾고자 하는 

갈등해결 방식(Jeong, 2012)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의 

확대를 통해 갈등사안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이

해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집단들도 갈등해결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

고, 숙의의 확장을 통해 단순한 일방적 정보제공을 넘

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참여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모든 참여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통해 합

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시나리오워크숍, 규제협상, 협력적 의사결

정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에 기초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

로세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국책사업이 사회구성

원 전체가 필요로 하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된

다는 측면에서 사회 전체적 수준의 대립과 갈등도 내포

한다는 특성에 근거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통상 

특정 국책사업에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는 이

유로 사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이러한 상태

에서 주민투표나 여론조사와 같이 단순히 일반 시민들

의 의견분포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갈등을 해결하

고자 한다면 그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다수의 지배를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된다

(Lee, 2017). 따라서 다수의 의견이 아닌 참여와 숙의

를 통한 공적 의견에 기초한 갈등해결방법인 시민참여

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통상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

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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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란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에 대해 다양한 사

람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토론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찾아가는 일련의 공론 형성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Kim, 2005). 따라서 공론화 과정 참여자들은 개

별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논의해야 올바른 공론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Fishkin(2009)은 포괄조건(the inclusion 

condition)과 숙의조건(the deliberation condition)을 

제시하였는데, 구체적 연령이나 성별, 지역 등의 인구통

계학적 관점에서 일반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참가자 선

정과 식견 있는(informed) 의견 형성을 낳을 수 있는 숙

의과정의 구현이 핵심 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공

론화 과정 참여자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당사자는 배

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Chae, 2017). 아울러 공론화 

과정은 통상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가 갈등으로 촉발되

기 이전에 활용되어야 효과적인 방법이다(Presidential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갈등이 촉발되고 

이해당사자가 갈등당사자로 전환된 상황에서 공론화 

절차를 활용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갈등예방 아닌 갈등해결을 위한 공론화는 이해당사자 

배제를 원칙으로 하는 통상의 공론화 절차를 그대로 답

습하기 보다는 일정 정도의 변형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변형의 핵심은 이해당사자가 갈등당사자로 전환된 상

태에서 공론화 과정에서 이들의 역할과 책임성을 어떻

게 부여할 것인가로 요약된다.

3.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의 다양한 절차와 

구조 

시민참여에 근거한 갈등해결프로세스가 항상 타당

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다. 조작되거나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참여에 

있어서 주어진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시민들이 내린 결

정이 합리적이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Webler(1995)는 시민참여를 전제로 한 

갈등해결프로세스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준으로 

유능성(competence) 개념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참가

한 시민들이 합리적이라고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잘 설

계된 절차’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았다(Jang, 2002). 

‘잘 설계된 절차’가 되기 위한 밑바탕에는 ‘공정성’이 요

구되는데, 통상 참여의 기회가 균등해야 하고(참여의 

공정성), 필요한 정보가 참여자들에게 이해가능한 형태

로 잘 제공되어야 하며(정보의 공정성),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편견 없이 공정하게 받아들여지고 문제해결에 

직접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과정의 공정성).

그러나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참여의 목적에 

따라 ‘잘 설계된 절차’의 구체적인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다. 과학적 확률표집으로 대표성을 가지는 참여자를 

선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근거로 숙의를 통해 참

여자들의 선호변화를 알아보는 공론조사, 무작위로 선

별된 소수의 사람들로 배심단을 구성하여 이들의 집중

적인 토론과 숙의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시민배

심제, 시민배심제의 확대된 형태로서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들로 패널을 구성하고 복수의 토론회(cell)를 동시

에 또는 순차적으로 운영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플래닝 

셀(planning cell), 일종의 시민포럼으로 선별된 참여자

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평가하며 토론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는 합의회의 등이 

있을 수 있다(Presidential Committe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05).

‘잘 설계된 절차’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갈등의 특

성을 반영하여 갈등해결프로세스의 단계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Chae & 

Jung, 2010). 단계별 구분을 통해 단계별 목표를 구체

화하고, 이를 통해 논의의 대상과 범위를 한정하며 참

여자들의 역할도 구체화함으로써 갈등해결프로세스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갈등해결프로

세스의 문제점을 찾아내거나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가 

발달되어 있는 주요 서구 국가들이나 단체 그리고 연구

자들은 갈등의 특성과 갈등해결의 목적에 따른 다양한 

갈등해결프로세스의 절차와 단계를 제시하고 활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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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공토론을 주관하는 독립적인 행정기

관인 프랑스의 공공토론위원회(CNDP)의 경우 다음과 

같은 토론절차로 진행하는데, 일단 해당 사업에 대해 

공공토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CNDP 위원장이 

공공토론추진특별위원회(CPDP)를 구성하여 토론의 진

행을 위임한다. CPDP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를 바

탕으로 최장 4개월 동안 공공토론을 진행하며, 토론결

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CNDP에 제출한다. CNDP 위원

장은 공공토론보고서를 기초로 종합평가보고서를 작성

하여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사업자에게도 전달한다. 사

업자는 공공토론결과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공

토론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계획 등을 문서로 작

성하여 발표하게 된다(Park, et. al., 2014). 방사성폐

기물 관리정책의 공론화를 위해 독립적 기구로 설립한 

영국의 CoRWM(Committee of Radioactive Waste 

Management)의 경우 준비단계로 정책대안목록을 종

합적으로 평가하고 공론화 방식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

며, 제2단계로 공론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제3단계 

최종정책선택지 평가와 정책권고안을 작성 보고하는 

단계를 설정하고 실행하였다(Public Engagement 

Commiss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Task Force, 2008).

한국사회에서도 숙의적 시민참여를 통해 국민적 의

견을 수렴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2014년 국민대통합

위원회가 주관한 국민대토론회가 그것이다. 국민대토

론회는 의제선정단계, 숙의단계, 결과도출단계 등 3단

계로 진행하였는데, 의제선정방법으로 의제선정과 관

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상향식으로 의제를 선정하였

고, 숙의방법으로 권역별 토론회와 종합 토론회를 진행

하였으며, 토론의 연속성을 위해 권역별 토론회 참가자

들을 종합토론회에 다시 참석시켜 이들의 의견 변화를 

조사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Kwon, 2016). Chae & 

Jung(2010)도 고준위 방폐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공론

화를 다룬 연구에서 사전 준비단계, 옵션파악 및 평가기

준 마련 단계, 옵션분석 및 결정 단계, 최종 대안 선택 

및 평가 단계 등 4단계의 공론화프로세스를 제시하였다. 

4. 사례분석의 준거 및 연구방법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국책사업 갈등해결

에 있어 중요한 기제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분히 이론적 가설일 뿐 경험적으로 충분히 검

증된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사회에서는 국책사업 갈등

해결에 대해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을 본격적으

로 시도해본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시민참여형 갈등

해결프로세스가 작동되기 위한 조건이나 효과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

세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충분

한 정보를 제공받은 상태에서, 이성적 논의과정을 통한 

숙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것

을 목표로 한다(Jeong, 2011). 이러한 의미에서 시민참

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참여, 숙의 그리고 결과도출

을 핵심 구성 요소로 파악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의 기존 연구들은 갈등해결 과정에 있어 참여, 숙의 그

리고 결과 도출이 제대로 설계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

어 진행되어 왔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참여주체의 다양성과 대표성, 

숙의의 공정성과 정보의 대칭성, 그리고 합의의 적절성 

등 다분히 규범적인 요인을 근거로 그 효과성을 평가하

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바, 규범적 요인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연구들은 참여자들이 숙의 및 합의과정에 동등

한 수준에서 동등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

는 것이 일반적이었다(Jeong, 2011; Yoon & Joo, 

2014; Kim, 2015). 이러한 접근은 갈등의 구조적 특성

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결과 또

한 당위적 측면만을 강조하게 되는 한계를 노정할 수밖

에 없다.

기존의 연구에서 보여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

해 본 연구는 갈등해결과정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마지

막 단계까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역할구조가 결과도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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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Actor Mission

1 Agenda-setting Client
- Agenda-setting of Public Deliberation
- Public Understanding of the Agenda

2 Process Design Committee
- Process Design 
- Agenda-setting of Deliberation
- Questionnaire Design 

3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Citizen participants, 

stakeholders, facilitators
- Sampling to Represent General Public
- Sincere Deliberation

4 Result Citizen participants, committee
- Evaluation of the Deliberation Results
- Recommendation on the Policy

Table 1. The criteria of case analysis

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한다. 국책사업갈등의 경우 갈

등해결과정에 참여하는 집단은 일반적으로 사업에 대

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대변하는 핵심 이해당사자(혹

은 갈등당사자), 시민을 대표하여 참여하는 집단(시민

참여단), 갈등해결프로세스 전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

는 주관자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들이 갈등해결프로세

스의 각 단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숙

의적 시민참여의 결과는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제

선정 단계, 프로세스설계 단계, 참여 및 숙의 단계, 결

과도출 단계 등 4단계로 구분하여 신고리5⋅6호기공론

화 활동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각 단계별 과제 및 주

요 참여자의 역할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먼저, 의제선정 단계로서 시민들이 참여해서 숙의하

고 결과를 도출할 의제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구체적으

로 의제선정 단계는 설정된 의제가 시민이 참여해서 숙

의할 대상으로 적절한지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사회적

으로 필요한 의제를 발굴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다시 

말해 설정된 의제가 적절한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단계, 소위 ‘공론화 과정에 대한 공론화’ 단계

라 할 수 있다(Chae, 2017). 

의제선정 단계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주문자’이다. 

주문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의제선정은 밑으로부터의 

의제선정, 제도로서의 의제선정, 위로부터의 의제선정 

등으로 구분된다(Kim & Lee, 2017). 밑으로부터의 의

제선정의 예로 2014 국민대토론회를 들 수 있는데 전국

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복지확충 등을 의제로 설정한바 있다. 제도로

서의 의제선정은 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처럼 의제선정 

여부를 위원회가 사안별로 결정하는 경우이다. 위로부

터의 의제선정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실행된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들 수 있는데, 단순히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공론화 추진이 명시된 데에 따

른 의제설정이었다. 각 유형은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데, 밑으로부터의 의제설정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 공론

화의 의제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정책 실행 조직의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를 노정할 수 

있고, 위로부터의 의제설정은 정책 실행 조직의 수용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부 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크다. 반면, 제도로서의 의

제설정은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반면, 형

식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주문자는 의제선정뿐 아니라 시민참여형 갈등

해결프로세스 전 과정을 조직하고 운영할 주체인 ‘주관

자’를 지정하거나 조직한다. 주관자는 주문자로부터 자

율적이어야 하고, 이해당사자들과의 관계에서도 중립

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관건이다(Jeong, 2018). 주관자

를 중립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에는 중앙노동위원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과 노사정위원

회와 같이 이해당사자를 균형 있게 참여시켜 중립화하

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둘째, 프로세스설계 단계로서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 

방법을 설계하고 구체화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공론

조사나 시민배심제 등 유력한 공론화 방식을 선택하거

나 아니면 다양한 방식을 조합하여 맞춤형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기본 규칙을 제정하며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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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주요 과제가 된다. 아울러 갈등해결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이 갈등해결프로세스에서 어떠

한 역할을 수행하며, 어느 정도의 책임성을 가질 것인

지를 설계하여야 한다.

이 단계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통상 ‘공론화위원회’ 
등으로 불리는 프로세스 주관자가 된다. 공론화위원회

는 숙의적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팀을 조직해야 

하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공론화 과정에 이해관계

를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의회를 조직하며, 조사

와 숙의 토론을 이끌 진행자(facilitators)를 선정하여

야 한다. 아울러 진행과정 전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검증위원회도 구성해야 한다(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a). 

셋째, 참여 및 숙의 단계로서 선발된 시민들을 참여

시키고 숙의를 실제로 진행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참여의 대표성과 숙의의 성찰성을 담보하기 위한 환경

과 조건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참여의 

대표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의 폭넓은 참

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특정집단이 과대하게 대표되거

나 과소하게 대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숙의의 성찰성

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정보제공과 학습의 기

회가 충분히 제공되어야 하며, 토론과정에서 상호 존중

의 태도와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Kim, 2003).

이 단계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선발된 시민참여단이

다. 아울러 시민들의 숙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이해당사자들도 주요한 행위자가 될 수 있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들은 상황

에 따라 시민참여단이 학습할 자료집을 제작하고 토론

회에서 연사로 나서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게 되는

바,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를 성실히 준

수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이

해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갈등해결프로세스 전 과정

에서 주관자와 함께하는 것이 좋다. 토론의 진행자 또

한 주요 행위자이다. 종합토론과 그룹별 토론 모두에서 

진행자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공정하고 편파적이지 

않고 시민들의 평등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결과도출 단계로서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를 평가하고 최종 권고안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결

과도출 단계는 기존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영역이

라 할 수 있다.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참여자

들의 숙의에 기반한 결과도출이라는 측면이 강조된 나

머지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가 그대로 최종 결과물

로 표출된다는 전제에 기반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는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것

에 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럴 경우 최종 결과물

은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합의를 기반으로 하지만 이에 

대한 종합과 해석은 또 다른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합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인가 아니면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합의

를 종합 또는 해석해야 하는 구조인가에 따라 최종 결과

물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결과도출 단계에서의 주요 

행위자는 주관자가 될 수도 있고, 시민참여단 될 수도 

있다.

본 사례분석을 위해 연구자들은 문헌수집, 관계자 인

터뷰,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문헌수집을 위해서 신고

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공식 사이트(www.sgr56.go.

kr)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했고,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으로 참여했던 관계자 등을 인터뷰했다. 

연구진은 또한 공론화위원회 자문위원 및 지역별순회토

론회 연구진으로 참여하면서 관찰한 것을 반영하였다. 

Ⅲ. 사례분석

1.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 배경 및 개요

2017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

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5⋅6호기 건설에 대해 “빠
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문재

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에 신고리5⋅6호기 공사 중

단 등 탈원전과 관련된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6월 착공한 신고리5⋅6호기는 

2017년 5월 말 현재 종합공정률이 28.8%에 달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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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뿐만 아니라 공사가 영구 중단될 시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선 공약 그대로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을 강행하

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하

기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6월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 및 공사 일시 중단을 결정하

였다. 곧이어 국무조정실에 신고리5⋅6호기 공론화 준

비 TF가 설치되었고, 7월 17일에는 ‘신고리5⋅6호기공

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690호)이 제정되었다. 

신고리5⋅6호기 공론화는 총 9인으로 구성된 공론화

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7월 24일부터 대정부 권고안이 

발표된 10월 20일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공

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방법을 공론조사로 결정하고, 

1차 여론조사를 거쳐 500명의 시민참여단을 선정하였

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이러닝 학습, 2박3일 종합토

론회 등의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총 4차례의 설문조사

를 통해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및 재개에 관한 태

도와 선호를 표출하였다. 10월 15일 2박3일 종합토론회 

직후 4차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종합하여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에 신고리5⋅6호기 공사

재개 및 원자력 발전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것을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출하였

고, 대통령이 이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기로 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이 사회적으로 종결되었다(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a). 

2.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의 단계별 

분석

1) 의제선정 단계

공론화는 특정 집단이나 사람이 공론화를 주문함으

로서 비로소 시작된다. 주문자는 공론화를 주문하면서 

공론화 의제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주관자를 지

정하거나 구성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주문자가 누구

인가에 따라 밑으로부터의 의제선정, 제도로서의 의제

선정, 위로부터의 의제선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신

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은 문재인대통령의 주문에 

의해 촉발되었다는 의미에서 위로부터의 의제선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의 공론화 제안은 공론

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제안된 

것으로 일면 신선한 면도 있었으나 설정된 의제의 적

절성에 대한 많은 논란을 낳았다. 특히, 대통령의 선

거공약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공론화 과정을 활용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a). 반면 주문자인 

대통령이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확약함으로써 정책적 수용성이 높은 상태에서 시작되

었다.

이와 함께 주문자는 공론화 과정을 주관할 공론화위

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공론화위원회는 주문

자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해당사

자 간 중립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해

당사자를 배제함으로써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한 반면 

중단/재개를 대표하는 핵심 이해당사자들에게 제척기

회를 부여함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 구성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4개 부문(사회과

학, 과학기술, 조사통계, 갈등관리)의 주요 단체 2곳으

로부터 각각에 3명 씩 추천 받은 후, 이들 중 이해당사

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배척하고 

난 다음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 공론화 위원을 선임하였

다(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 

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b). 

반면, 정부는 의도와는 무관하게 공론화위원회의 자

율성을 상당히 제약하는 계획을 발표한다. 신고리5⋅6

호기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일 정부는 “중립적인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선정한 일반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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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에 신고리5⋅6호기 공사 중

단 여부에 대한 판단/결정 권한을 부여하며, 정부는 이

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며, 공론화는 ‘공론조사’방식으

로 추진하며, 활동 시한은 3개월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Yeonhap News, 2017. 7. 24). 이 발표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잘못된 계획일 뿐 아니라 공론화 방식까지 주문

자가 결정함으로서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을 상당히 

제약하는 결과를 야기하였고,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2) 프로세스설계 단계

프로세스설계 단계는 숙의적 시민참여에 근거한 갈

등해결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것이 과제이다. 그중에서

도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공론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공론화 계획은 상당히 혼란

스러운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시민배심제와 공론조사 

등 공론화 방식에 대한 혼란과 결정과 권고에 대한 개념

적 혼란이 문제였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된 

지 10여일 만인 2017년 8월 3일 공론화위원회는 위원회

의 위상을 신고리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론화를 설계하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한 후 공론화 결과를 권고 형태로 

정부에 전달하는 자문기구로 설정하고, 공론조사를 주

요 수단으로 하는 공론화 방식을 확정함으로써 조기에 

혼란을 수습하였다. 이와 더불어 공론화위원회는 8월 

8일 공론조사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

하는 프로그램이 담긴 한국형 ‘시민참여형조사’를 공론

화 방식으로 확정하였다. 

이어 공론화위원회는 숙의적 시민참여 전 과정을 진

행할 용역업체의 선정(8월 24일), 소통협의회라는 이름

의 이해당사자 협의회 조직(8월 18일), 참여와 숙의과

정을 검증할 검증기구 용역계약(9월 8일) 등을 진행하

였다. 소통협의회에 참여한 단체들로, 건설재개 측에서

는 한국원자력산업회의, 한국원자력학회, 한국수력원

자력(주)이 참여하였으며, 건설중단 측에서는 환경운

동연합, 녹색연합 등 전국 9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

여 결성한 ‘안전한 세상을 위한 신고리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이 대표로 참여하였다. 소통협의회의 운영은 

첨예한 대립 구도를 달리고 있던 건설재개 측과 건설중

단 측이 공식적 대화 채널 안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통해 공론화 과정 중 어느 한쪽도 이탈하

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를 낳았다. 

3) 참여 및 숙의 단계

참여와 숙의 단계는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의 핵심 단계로 그 자체로 공론화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단계의 핵심 과제는 참여의 대표성과 숙의의 

성찰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우선, 참여의 대표성 확보

와 관련하여, 공론화위원회는 기존 사례에서 주로 쓰인 

할당표본추출법 대신 층화 후 무작위추출법을 활용했

다. 할당표본 추출법은 할당된 표본이 순차적으로 차면 

더 이상의 표본 추출은 안 하는 방식인데 반해서, 층화 

후 무작위추출법은 표본이 될 집단을 먼저 구성해 놓은 

후 이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식으로서 공론조사

에서 권장하는 단순 무작위추출법(random sampling)

에 좀 더 가까운 방식이라 할 수 있다. 

1차 조사 인원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

인원으로부터 역산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최종 종합토

론 과정을 염두에 둔 숙의 참여 목표인원은 350명이었

다. 이는 그동안 세계적으로 진행된 주요 공론화 사례 

등을 참고한 것이었다. 

그런데, 숙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350명

으로 하기 위해서는 참여하기로 선정된 사람들이 그 

이상이어야 했다. 참여하기로 선정된 사람들이라 하

더라도 일부는 개인 사정 등으로 불참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참여하기로 선정된 사람들 중에 최대 30%까지 

불참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공론화위원회는 숙의 참

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 중에서 500명을 참여자로 선정

하기로 했다. 

층화 무작위 추출방법으로 최종적으로 500명을 선

정하기 위해서는 숙의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의 규모

가 그것의 5배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공론

화위원회는 2500명의 참여 의사를 확보하는 것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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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로 했다. 

응답자 중 2500명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상황을 만

들기 위해서 응답자 전체의 규모를 예상할 필요가 있었

는데, 기존의 공론조사를 검토한 결과 참여 의사를 표

시한 비율이 응답자의 10~20%였고, 이를 감안하여 1차 

조사의 규모는 2만 명 정도로 결정됐다. 2만 명의 응답

자는 19세 이상 시민 4600만 명을 160개 층화(성별, 연

령별, 지역별로 2×5×16)로 구분하여 편향되지 않도록 

선정됐다. 

실제로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20,006명을 대상

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및 중단에 대한 의견과 시민

참여단 참여 희망여부 등을 묻는 1차 조사를 실시했는

데, 이 중 숙의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목표를 뛰어

넘는 5047명에 이르렀다. 이 5047명 중에서 500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30개 층화(성별, 연령별, 입장별로 

2×5×3)로 구분하였는데, 입장은 건설중단, 건설재개

뿐 아니라 판단유보를 포함한 것이었다. 

9월 16일에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

을 실시하였는데 이날 행사에는 선정된 500명의 시민

참여단 중 478명이 참석하였고, 최종 종합토론회에는 

471명이 참여함으로서 참여의 대표성과 관련된 논란은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평가되었다(Jeong, 2018).

다음으로 숙의의 성찰성과 관련된 것으로 공론화위

원회는 기본프로그램과 보강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운영

하였다. 기본프로그램은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집중적인 숙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오리엔테이

션, 숙의 자료집 제공, 이러닝 강좌, 2박3일 종합토론회

로 구성되었다. 보강프로그램의 경우 시민참여단의 숙

의를 보강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숙의 기회를 제공해 전 국민적인 숙의 분위기를 조성하

기 위한 것으로 지역순회 공개토론회, TV토론회, 미래

세대 토론회 등이 기획되었다.

구체적으로 9월 16일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을 기점으

로 시민참여단의 숙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숙의과정은 9월 21일 개설된 이러닝 강좌를 통해 시작

되었다. 이러닝 강좌는 공론화위원회 측에서 제작한 한 

개 강좌와 재개 측과 중단 측 각각이 다섯 개씩 제작한 

강좌로 구성되었다2). 한편, 9월 28일에는 숙의 자료집

이 시민참여단에게 우편 발송되었다. 원래 자료집은 오

리엔테이션 당일에 배부될 예정이었으나, 자료집에 대

한 재개 측과 중단 측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작성과정이 

늦어지면서 배포도 열흘 이상 미뤄지게 되었다. 더불어 

자료집 내용에 대한 검증은 자료집에 서술된 주장 내용

이 아닌 자료집에 인용된 데이터와 자료 출처를 대상으

로만 실시되었는데 이로 인해 자료집의 전체적인 내용

에 대하여 객관적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

가 발생하였다(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a). 

자료집과 이러닝 강좌를 통해 개별적으로 학습을 수

행한 시민참여단은 최종적인 숙의를 위해 10월 13일부

터 15일까지 2박3일간 진행된 종합토론회에 참석하였

다. 종합토론회의 토론 세션은 총 4세션으로 이루어졌

는데, 1세션은 총론토의, 2세션과 3세션은 신고리5⋅6

호기를 둘러싼 쟁점들에 관한 토의, 마지막 4세션은 마

무리 토의로 구성되었다. 각 세션은 재개 및 중단 양측 

전문가들의 발표, 시민참여단 분임별 토의, 전문가와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세분화되어 진행되었다3). 종합토

론회는 전체 진행자는 물론 분임별 토의에 전문 진행자

를 배치하여 상호존중의 원칙에 따라 참여자들이 균등

하게 토론에 참여하도록 한 점은 높이 평가받았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한 문제점도 

드러났다(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b).

또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의 숙의를 돕는 동

시에 전 국민적인 숙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강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지역순회 공개토론회가 총 7

2) 이러닝 강좌는 1강 ｢공론화에 대한 이해｣, 2강 ｢신고리5⋅6호기를 포함한 원전은 안전한가?｣, 3강 ｢전력공급 및 전기요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4강 ｢국가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주나요?｣, 5강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전망은 어떤가요?｣, 6강 ｢종합의견｣으로 

이루어졌다(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2018: 413).

3) 4세션에서는 양 측 전문가의 발표 이후 분임별 토의에서 서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며, 질의응답 시간은 생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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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 걸쳐 서울, 광주, 대전, 부산, 수원, 울산 등 대도

시에서 개최되었다. 아울러 TV토론회도 총 5회에 걸쳐 

울산MBC, SBS, YTN 등의 방송사를 통해 개최 및 방영

되었다. 미래세대 토론회는 시민참여단 구성에서 배제

된 미래세대의 의견을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에 반영

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서울 지역 106명의 고등학생

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분임토의를 진

행하였고, 이 내용들은 동영상으로 짧게 제작되어 종합

토론회 첫째 날 시민참여단에게 제공되었다. 그러나 보

강프로그램들은 시민참여단의 숙의에 영향을 주기에는 

내용이 빈약하고 너무 짧아 단순 참고용에 불과한 측면

이 있었고, 같은 이유로 일반 국민들에게도 숙의효과가 

발생했는가에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The 

Verification Committee on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

4) 결과도출 단계

이러닝 강의, 자료집, 토론회 등을 통해 제공된 정보

를 바탕으로 토의를 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의문점을 

해소해가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 개개인은 신고리5⋅6

호기 건설을 재개할지 혹은 중단할지에 대한 태도와 의

견을 형성해갔다.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의 매 과정마

다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참여단의 의견 변화 추이를 살

펴보았으며, 최종 4차 조사를 토대로 공론화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0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1차 조사에

서는 주요 설문내용으로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및 재

개 여부, 향후 원자력 발전 정책의 방향, 시민참여단 참여 

의향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a). 2차 조사에서 4차 조사까지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 전후를 비교하고 최종 결과 등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다. 본래 정부가 공론화를 주문

하면서 원했던 것은 대통령의 공약대로 신고리5⋅6호

기 공사를 영구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에 대한 사회

적 합의였다. 그러나 권고안 작성의 토대가 될 4차 조사

의 주요 설문 문항에는 건설 중단 및 재개 여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향후 원자력 발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질

문도 포함되었다. 이 외에도 최종 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경우 존중 정도, 신고리5⋅6호기 및 원전 관련 지

식수준 파악을 위한 질문, 정치적 태도와 공론화 과정에 

대한 평가 등 총 29개 항목이 설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on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 6, 2017a). 

권고안의 내용은 시민참여단의 모든 숙의가 마무리

되고 실시된 4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이

러한 권고안의 내용은 각 조사 문항마다 나타난 시민참

여단 개개인의 생각을 공론화위원회가 종합하고 해석

하여 결과를 도출한 것이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는 

일시중단 중인 신고리5⋅6호기 건설의 재개를 권고하

였다. 1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33.6%이고, 중단이 

27.6%, 판단 유보가 35.8%로 재개와 중단이 9%p 차이

가 났는데, 4차 조사에서는 건설 재개가 57.2%, 중단이 

39.4%, 판단 유보가 3.3%로 재개와 중단이 18.8%p 차

이로 오차범위를 훨씬 벗어난 것을 근거로 하였다. 다

음으로 위원회는 향후 원자력 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

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전 축소는 

1차에서 3차까지는 45.6%에서 45.9%로 그 차이가 미

비했으나, 4차에서는 53.2%로 7.3%p 늘어난 반면 원

전 유지는 1차, 3차, 4차가 각각 32.8%, 37.2%, 35.5%

로 뚜렷한 변화 패턴을 찾기 어려웠고, 원전 확대는 1

차, 3차, 4차에서 14.0%, 13.3%, 9.7%로 서서히 하락

하는 모습을 보인데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이 원자력 발전의 발

전방향을 주요 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공론화의 본래 

목적이었던 신고리5⋅6호기 공사의 중단 및 재개 여부

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라는 소위 월권 논란과 함께 숙

의토론의 직접적 대상인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여

부에 관한 것을 넘어 “설문조사에서 부가질문으로 설계

된 원자력 발전의 발전방향을 권고안의 주요 내용에 포

함시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라는 비판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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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 하였다(Jung, 2017). 반대로 장기적 원전건설 

정책을 본격적인 공론화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를 선차

적으로 숙의하였다면 신고리5⋅6호기 중단/재개에 대

한 의견분포도 달리 나왔을 것이라는 문제제기도 야기

하였다(Yeom, 2017). 그럼에도 이러한 방식의 결과도

출은 사안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찬/반 양자택일을 

지양했다는 점, 숙의를 통해 진정한 의견분포를 정확하

게 리포트 하고자 했다는 점, 참여자 상호간에 폭넓은 

의견 접근을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정책 권고안의 사

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는 점 등에

서 긍정적 평가도 있다(Kim & Lee, 2017).

Ⅳ. 사례분석 결과 논의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은 한국사회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혹은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숙의과

정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정부가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최초의 사례이자 핵발전소 건설 및 가동유무에 대한 결

정권한을 사실상 시민에게 되돌려 준 최초의 사례로 기

억될 것이다(Lee, 2017). 또한 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

고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핵심 이해당사자들도 

제한적이지만 받아들임으로써(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2017,10.10.) 사회적 갈

등을 해소하는 주요 수단으로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

로세스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 할 것이다. 본 절에

서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성공 요인

과 개선해야 점을 살피고자 한다(<Table 2>). 

우선, 성공 요인으로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공론화위

원회 구성, 공론화 방식의 신속한 정리, 시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숙의의 성찰성 확보, 이해당사자의 협력, 균

형 잡힌 결과도출 등을 들 수가 있다. 첫째, 공론화위원

회의 구성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중립적 인사로 구성

한 것이 주효했다.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활

동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를 비롯하여 지금까지 

존재했던 많은 공론화 활동의 경우 위원회를 이해당사

자 중심으로 구성하였는데 이해당사자 중심의 구성으

로 인해 위원회 내부가 과도하게 정치화되고 논쟁과 대

립의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Public 

Engagement Commission on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2015). 반면,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

원회는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중립적 인사로 구성함으

로서 위원회가 논쟁의 장이 아닌 활동의 장, 구체적으

로 공론화 과정의 성공적 완수를 목표로 하는 집단적 

노력의 장이 될 수 있었다. 

공론화 방식의 신속한 정리 또한 신고리5⋅6호기공

론화위원회 활동의 성공 요인이었다. 공론화위원회 활

동을 주문한 정부가 초기에 공론화 방식과 관련하여 혼

란스런 메시지를 위원회에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혼란 

상황을 공론화위원회 구성 10일 만에 명쾌하게 해결함

으로써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

으로 수행할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공론화위원

회의 자율성 또한 신장되었다. 시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숙의의 성찰성 확보도 성공적 공론화 활동의 밑바탕이

었다. 4차 조사에서 건설 재개와 중단에 대한 최종결과

가 본인의 의견과 다를 경우 93.2%가 이를 존중하겠다

는 응답하였는데, 이는 참여와 숙의 전 과정이 투명하

고 공정하였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결과

는 한국사회 내부에 공론조사에 사회적 역량이 축적되

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한국사회에서 공론조사라는 

이름의 활동이 10차례 이상 실행된 적이 있었고, 이러

한 활동 경험이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론화를 진

행할 수 있게 한 밑거름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Jeong, 2018). 

이해당사자의 협력 또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숙의 과

정(보다 넓게는 공론화 과정)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재개를 주장하는 

양 진영의 협력이 절대적인 바, 이들이 공론화 과정에

서 이탈하지 않고 끝까지 참여함으로써 시민참여단의 

질 높은 숙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번 공론화 과

정에서 핵심 이해관계자들은 시민참여단이 학습할 자

료집 및 동영상 제작, 종합토론회 운영방식 협의 및 토

론회 연사로의 참여 등 많은 활동을 수행하였다.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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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Actors Mission Activities Evaluation on the Activities

Agenda 
-setting

Government 
(President 

Moon)

-Agenda-setting 
of Public 
Deliberation 

-Public 
Understanding of 
the Agenda

-Request of the discussion on whether 
to stop construction of Shin-Gori 
nuclear reactors 5 & 6 

-To assemble the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High acceptability of the results due 
to the client’s will

-Lack of efforts to secure social 
consensus on the adequacy of the 
public agenda 

-Organized Neutral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excluding 
stakeholders 

-Suggested confusing and misleading 
guidelines (Citizen 
jury/Deliberative Polling, 
Decision/Recommendation, 
3-month time limit)

Process 
Design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Process Design 
-Agenda-setting 

of Deliberation
-Questionnaire 

Design 

-Process Design of the Citizen 
Participatory Survey 

-Included future nuclear policy and 
the request to the questionnaire 

-Selec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group

-Organized Communication 
committee

-Recruited Facilitators for 
deliberation and discussion

-Selected a survey company
-Set up a verification system

-Prompt clarification of the public 
deliberation process

-Announcement of their status as the 
advisory committee

-Controversy on the inclusion of 
question item which was not in the 
request

-Developed communication program 
for citizen participants and general 
public

Participation 
and 

Deliberation

Citizen 
participants, 
stakeholders, 
facilitators

-Sampling to 
Represent 
General Public

-Sincere 
Deliberation

-1st sample of twenty thousands 
people (4 surveys)

-Recruited 500 citizen participants
-471 participants joined deliberative 

process
-Making handbook

(communication committee)
-PR for general publics

-Better sampling than previous 
deliberative pollings

-High respect for the results by 
citizen participants (93.2%)

-Problems in making the handbook: 
the process and verification of the 
information

-Limited PR for general public

Result 

Citizen 
participants,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Evaluation of the 
Deliberation 
Results

-Recommendation 
on th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government
① To resume the suspended 
construction of Shin-Gori 5 & 6

-② To pursue a new energy policy 
that reduce nuclear power plants

-High social acceptance of the results
-Some controversy on the 

recommendation ②

Table 2. Summary of case analysis

안에 대한 합의 도출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나 종

합토론회까지 함께 함으로써 절차적 의미에서 공론화 

과정을 완주할 있게 하였다. 

결과도출 방식도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

의 성공 요인이었다. 공론화 의제인 신고리5⋅6호기 중

단/재개 여부와 더불어 장기적인 원전 건설에 대한 입

장이라는 2차원적 질문을 통해 단순히 양자택일(찬/반)

을 넘어 4가지(건설중단/원전확대및유지, 건설중단/원

전축소, 전설재개/원전확대및축소, 건설재개/원전축

소) 선택지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시민참여단의 진정한 

입장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게 하였다. 궁극적으로 

중단/재개라는 단순 구도로부터 조건부 중단/ 조건부 

재개를 분리해 낼 수 있었는바, 특히 가장 다수를 차지

하고 건설재개/원전축소를 논리적으로 분리, 도출하는

데 성공함으로서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Kim & Lee, 2017). 

반면,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의제선정의 사회적 공감

대 형성,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이해당사자의 

역할 재정립, 결과도출 방식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공론화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 사회적 공감

대가 부족하였다. 신고리5⋅6호기 공사중단 여부를 국

민에게 의견을 물어 사회적 합의로 해결하자는 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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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선언 이전에는 공론화를 통해 이 사안을 해결

하자는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존재하지 않았다. 심지어

는 핵심 이해당사자 조차도 공론화를 통한 문제해결이

라는 문제의식이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신고리5⋅6호

기 공론화는 정부로부터 주어진 활동으로 ‘권위적 숙의

민주주의’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Chae, 2017). 둘

째,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 보장에 관한 것으로 한국적 

상황에서 공론화는 주문자의 주문에 의해 시작될 수밖

에 없지만, 주문자의 요구를 반영하되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공론화의 목표 및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무엇보다도 주문자인 정부

가 공론화의 목표를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재개로 

한정하고, 활동 기간도 3개월로 한정함으로써 공론화 

과정을 어렵게 한 측면이 많았다. 또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주어진 의제가 공론화 대상으로 적절

한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

셋째, 이해당사자의 역할도 재정립되어야 한다. 공공

갈등 특히 국책사업 갈등의 경우 이해당사자가 명확히 

존재하는바, 이는 이해당사자와 일반국민의 이해가 불

일치하는 상황에서 공론화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의 문제와 적결된다. 사실 신고리5⋅6호기 건설 중단/

재개를 주장하는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이번 신고리5⋅6

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의 가장 큰 피해 집단이라는 평

가를 할 수 있는데, 이번 공론화 과정이 핵심 이해관계

자들의 경쟁적 관계를 노출시키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공론화 과정은 핵심 이해관계자들

이 시민참여단에 의한 평가의 대상일 뿐 사회적 합의형

성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없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향후 원전정책과 관련하여 보

다 치열한 갈등을 잉태하는 구조로 발전될 여지가 큰바, 

실제 일부 핵심 이해당사자들의 최근 행보와 암중모색

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2017.10.10). 

마지막으로 결과도출 방식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

하고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시민참여형조사의 근본적 

한계로서 실제 시민참여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한 

의견제시가 아닌 설문문항에서 물어보는 대로 자신의 

의견을 파편적으로 표출했을 뿐이고, 위원회가 이 파편

화된 의견을 종합해 해석하여 최종 권고안을 도출한 것

이다. 즉, 사안에 대한 의견의 표출권한은 시민참여단

에게 있었지만, 결과도출의 권한은 공론화위원회에 있

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숙의토

론 의제를 잘 설정해야 하는바, 시나리오 방식의 토론

의제 선정 등 다양한 개선책이 나와야 할 것이다. 

Ⅴ. 결론: 정책적 시사점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일반 

국민들은 물론 핵심 이해당사자들에게도 수용성이 높

은 이유는 과정의 공정성에 근거한 결과의 타당성 확보

가 주된 동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숙의에 기반한 

갈등해결프로세스의 효용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시민참

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내용과 형식면에서 합리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을 의미한다. 

첫째, 의제선정 단계에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과 시간의 확보가 필요하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의 성공적 결과로 정

부와 이해당사자 및 일반 시민 사이에 존재하는 국책사

업과 관련한 갈등사안을 무분별하게 사회적 공감대 없

이 공론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가 속출할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정책결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의도로 남용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숙의적 시민참여를 저해할 상황요인이 존

재하는 경우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쉽게 작

동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심지어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어진 의제나 갈등이 숙

의적 시민참여로 해결될 사안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충

분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공론화 

의제로서 특정 의제나 갈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고 더 나아가 공론화프로세스의 

진행 여부를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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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공론화 진행 여부

를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프랑스의 CNDP와 유사

한 국가공론화위원회 설립도 고려해 볼 만하다(Park, 

et. al., 2014; Chae, 2017).

둘째, 국가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정 국책사업갈등을 시민참여에 기반하여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안 별로 이를 주관하는 주체의 구성이 필수

적이다. 공론화 기구의 구성은 이해당사자 중심의 구성

방식과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구성방식으로 대별될 수 

있다. 이번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이해당사

자를 배제하고 중립적 인사로 구성하였고, 성공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완수하였다. 다만 이해당사자들에게 추

천된 후보자에 대한 제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에

게 일정 정도의 권한행사와 간접적인 책임성을 부여하

였다. 이러한 방식으로의 위원회 구성은 한국사회에서 

비교적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바, 공론화 기구는 

공론화 과정의 완수를 책임지고, 이해당사자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할 분담하는 체제가 필요하다.

셋째,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은 공론조

사를 기반으로 한 시민참여형조사의 형태로 수행되었

다. 시민참여형조사의 특징은 단순히 시민참여단 중심

의 숙의를 넘어 국민과 함께하는 숙의를 표방하였다. 

이를 위해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지역순회 공

개토론회, TV토론회, 미래세대 토론회, 온라인을 통한 

쌍방향 소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였다. 

숙의과정에 대한 시민대표단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

을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을 통해 확인되었

지만, 시민대표단을 넘어 국민적 숙의과정이 이루어졌

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국민적 숙의과정에 

있어서 핵심은 미디어와 SNS 등의 소통 수단이기에, 

더 체계적인 SNS 활용 등 다양한 소통채널의 개발이 

시급하다. 

넷째, 국책사업갈등을 시민참여형 방법으로 실효성 

있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수용성 제고가 관건이

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는 처음부터 정책적 

수용성을 보장받고 진행하였기에 실질적 측면에서 효

용성을 극대화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여타의 공론화 결과는 정책적 수용성이 매우 낮

았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서 정부가 주어진 사업 목표

를 수정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 역시 변경 가능함을 

인정할 때 숙의적 시민참여의 실효성은 증대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론화 결과를 정책 아젠다로 전환, 

반영하는 절차(feed-back loop) 설계가 필수적인바, 

사업주관 기관(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론화 결과(권

고안)를 수용 또는 거부할 권리를 주되 반드시 의사를 

표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공론화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Eun, 2017).

본 연구는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활동에 초

점을 맞춘 단일사례분석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

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향후 비슷한 사례가 축적될 경우 비교분석이나 양

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본 연구를 보완하거나, 수정하

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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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갈등에 있어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는 참여와 숙의를 기본 구성요소로 하지만, 갈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

한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 국책사업갈등은 종종 지역적 차원의 문제인 동시에 전국적 차원의 문제

이기도 하기에, 갈등해결에 있어 핵심 이해당사자들은 물론 폭넓은 시민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 국책사업갈등의 특성에 부합하는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를 탐색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가 숙의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인 참여와 숙의의 충족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의제선정 단계부터 결과도출 단계까지 공론화 전 과정을 포괄하는 분석틀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을 분석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활동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는 데에는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 구성

과 운영, 공론화 방식의 신속한 정리, 시민참여단의 대표성과 숙의의 성찰성 확보, 이해당사자의 

협력, 균형 잡힌 결과도출 등이 중요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의제선정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미진, 공론화위원회의 자율성 부족, 이해당사자의 역할 재정립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주제어：국책사업갈등, 시민참여형 갈등해결프로세스, 신고리5⋅6호기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 시민참여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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